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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 철 호 

1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주최하는 제 1회 

식량안보 세미나 ‘식품안전 표시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사회적 

합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 주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여러 가지 식품안전관리 방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운영상의 어려움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예상 밖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표시제도는 식품 성분의 위해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안전성이 인정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해평가(risk assessment), 

위해관리(risk management), 위해정보교류(risk communication)를 포함하는 

위해분석(risk analysis)의 과정을 거쳐 유통 판매가 허용된 식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보교류는 과학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며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체계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와 일반 

국민과의 의사소통, 소비자와 기업과 언론의 대화, 정부정책의 홍보 등 다양한 정보

교류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각 나라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표시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표시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위해평가와 관리 현실의 합의점을 어떻게 도출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안전성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GM)식품과 조사(IR)식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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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각 나라가 어떠한 기준과 판단으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30년간 일부 소비자단체가 주장해온 MSG 유해논쟁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그 득과 실을 따져 보려고 합니다. 식품의 안전관리 수준과 식량의 

가용성(availability)과는 서로 상충하기도하고 상보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식품안전

관리가 잘 안되면 소비자는 불안해서 먹을게 없다고 불평하게 되고,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게 높으면 먹을거리가 줄어들고 식품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정보와 오해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와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식품의 생산, 가공, 분배, 소비, 안전관리에 관여하고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여 식품안전과 식량안보가 적절한 수준에서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실 ILSI Korea 회장이신 경규항 세종대 교수님과 저희 재단의 

이장은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님과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세미나를 후원해주신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의약품안전평가원 

김승희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식품안전 관련 표시제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이를 감안한 

합리적인 정보교류의 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 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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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관련 표시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사회적 합의

요   약

식품표시제의 도입배경은 식품의 성분이나 제조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권리(informed choice)를 제공해준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표시 중에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알레르기 

성분의 표시는 식품의 안전여부와는 별개로서 안전한 소비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표시제의 도입 및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았고 안전성에 대한 

찬반양론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식품은 GM(genetically modified)식품과 (방사선)

조사(irradiated)식품이다. 이 식품들은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허가되었으며, 

이 나라들은 대체로 산업과 과학이 발달한 인구 대국들이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만 있더라도 수송, 보관, 진열

조차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허가되어 먹고 있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시간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식품의 안전여부는 과학에 근거

하므로 한 가지 사실만 존재하겠으나, 표시제도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표시여부나 

표시범위의 결정은 해당 국가가 처한 식량수급환경 등에 따라 자국과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 선택은 공정무역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국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만일에 표시의 목적이 단순히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세계 모든 나라의 표시제도가 동일할 수밖에 없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고 나라마다 다르다. 국가전략은 결여된 채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권리의 보장이라는 명분만 염두에 둔 제도로 인해 식품산업체는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에 애로를 겪고 품질관리에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추가비용은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므로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비싼 값을 치루는 피해를 입고 있으며, 

산업체가 지불하는 추가비용은 국가적 손실로 나타난다. 소비자의 권리는 중요하므로 

마땅히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외면하는 국가의 정책은 존중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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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 불매운동이 국가 경제 및 식량안보에 미친 영향

요   약

Monosodium-L-glutamate (MSG)는 글루탐산의 나트륨염으로 식품의 제조, 가공시 

맛과 향을 증가시켜주는 식품첨가물이다. 1985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서울시내 150가구를 대상으로 MSG의 소비량을 조사하였고, 1인당 1일 섭취량이 

3.53g으로 터무니 없이 높게 분석된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일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불매운동과 수많은 MSG의 안전성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학계와 정부에서는 MSG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홍보를 계속해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정서는 현재까지 2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MSG의 안전성에 관해 1987년 

미국식품과학회 (IFT)에서는 MSG를 소금, 설탕과 같이 아무 제한없이 사용토록 한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하였으며,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 위원회 (JECFA)에서는 

MSG를 인체 안전 기준인 ADI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NS (not specified)품목으로 

설정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안전한 물질이다. 

우리나라 국내 MSG 생산량은 1980년 약 3만5천톤으로 그 후 2006년까지 

약 91,000톤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국내 생산공장의 해외이전 등의 원인으로 2008년 

16,000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MSG 소비량은 국내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후 현재까지 30,000톤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최근 

소비되는 MSG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MSG 불매운동은, 그 동안 우리사회에 수많은 소모성 

논쟁을 낳았으며, 결국 국내 MSG 생산량 감소와 수입량 증가 및 80년대 MSG 해외시

장에서 일본보다 우위를 점하던 우리나라 MSG 생산기업의 해외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MSG를 대신하는 각종 천연조미료 및 대체물질은 많은 동물성 

식재료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향후 MSG 소비감소로 인한 동물성 식품의 소비 증가는 

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소비자는 전문가에 의한 MSG 안전성 평가에 대해 신뢰를 가져야 하며, 기업은 

자칫 소비자에게 MSG가 유해한 것처럼 비추어 지는 MSG 관련 광고 및 표기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마케팅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MSG 안전성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사회가 안고 있었던 MSG의 논쟁을 

마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사회는 식량안보에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27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28 식량 안보 세미나



29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30 식량 안보 세미나



31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32 식량 안보 세미나



33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34 식량 안보 세미나



35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36 식량 안보 세미나



37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38 식량 안보 세미나



39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40 식량 안보 세미나



41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42 식량 안보 세미나



43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44 식량 안보 세미나



45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46 식량 안보 세미나



47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48 식량 안보 세미나



49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50 식량 안보 세미나







토 /론 /문

식품의약품안전청  이 효 민 과장





2009-

present

Director, Risk Analysis & Research Division, 

Food Safety Evaluation Department,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05-2009 Director, Risk Management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toxicological Research,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1997-2005 Senior Researcher, Risk Assessment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Toxicological Research,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1995-1997 Senior Researcher, Doping Control Center,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993-1994 Postdoctoral Researcher,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Korea

1987-1993 Researcher, The Institute for Environmental   Research,

Yonsei University, Korea

학 력

Ph.D. Toxic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M.S. Environmental Health,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B.S. Pharmac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경 력

이 효 민



56 식량 안보 세미나

식품안전 표시제도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식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청  이 효 민

GMO식품과 방사선조사 식품의 표시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혼란은 오랫동안 지속

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두 가지 사안 모두 기술적으로 잘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소비자들이 희망하는 ‘알권리 보장’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무의미한 부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전문가들은 

고민해야한다. 표시제도 전면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 수출국에 대한 이미지 손상

우려, 제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는 현실적 상황이지만 소비자들은 좀처럼 다가

오려고 하지 않는다.

GMO식품과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시제도 도입은 양자 간 합의를 이루어야 할 부분

이고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참여유도가 가장 큰 쟁점 사항이다.

시민자문위원회, 공청회, 난상토론, 인터뷰, 지속적 반복 홍보조사/홍보계획수정, 

현장실습 등이 병행되어야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계획하는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의 분노를 인지하고 고려해야한다.

GMO식품의 경우 식품제조 공정 중 단백질이 제거되는 공정과 DNA분석의 의미, 

그리고 이화학적 수준에서 검증이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표시제도 자체가 비현실성을 

갖게 되는 식용유,음료, 간장, 물엿 등을 사례로 쉽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방사선식품의 경우에는 10kGy 선량 조사시 식품의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보건학적인 면에서도 유해영향을 일으키지 않으며, GMP시설에서 생산된 방사선

조사식품은 안전하다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자료 마련도 필요하다.

10kGy 이하의 선량조사에 대한 동물독성 자료는 그 어느 위험요소 보다도 충분한 

과학적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음을 소비자에게 쉽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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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제 관련 식품업계 검토의견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안전이사  김 용 현

1. GMO 표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 표시대상

 - 원료 함량 5순위 이내 표시(간장, 전분당 제외)

○ 개정안 :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대상 확대

 -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도 포함

 - GMO-Free 표시 방법 신설

○ 관계부처 협의 및 입안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193호(입안예고 ’08.10.7～12.5)

  ※ WTO 통보 : ’08. 10. 15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조정 ․ 심의 완료(’09.8.17)

 - 현재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중

○ 사후관리 및 비GMO 원료 수급의 어려움

  - 식품원료의 80%를 해외에서 조달 

○ GMO 표시강화는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식품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과 국가경제의 막대한 손실 초래

□ 식품업계 의견

○ GMO 표시제의 현행유지

 -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 표시대상(원료 함량 5순위 이내 표시 : 

간장, 전분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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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표시제 강화에 앞서 면밀한 정책 검토 필요

- 식량안보(식품안보) 차원과 식품기업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도 도입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식품기업들의 수용 능력이나 정부의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법 등을 검토 후 문제점이 없는 경우 표시확대 추진 필요

2. 방사선조사식품 표시 및 명칭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방사선조사 검지 분석방법 및 분석수용 능력 한계

 - 일부 식품원료 및 복합원재료의 경우 숙련도 등에 따라 분석시마다 검지결과가 

달라 방사선조사 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가 어려움

○ 방사선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수용도 및 부정적 인식

 - 환자식이나 우주식품의 멸균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선 조사 기술을 방사능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오인하여 막연한 불안감 초래

○ 캐나다 등 선진외국의 경우 방사선 혼입치를 설정하여 표시

 - 방사선 조사된 원료가 10% 이상 식품에 사용된 경우만 표시 규정

□ 식품업계 의견

○ 식품원료의 방사선조사 혼입치 설정

 - 캐나다1)와 같이 방사선 조사된 원료가 일정함량 이상인 식품에만 표시 의무 부과

○ 방사선조사식품 용어 변경

 - 방사선조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저온조사식품” 
또는 “이온화살균식품”으로 변경

○ 방사선조사식품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필요

 - 방사선조사식품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1) 캐나다 : 해당 원료 또는 구성성분이 10% 이상일 경우 원료 앞에 방사선 조사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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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SG 표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고 최종제품에서 글루타민산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문구 표시당부(식품의약품안전청, 2010.5.20, 6.14)

 - 소비자는 ‘MSG(L-글루타민산나트륨) 무첨가’ 표시제품을 MSG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L-글루타민산나트륨의 이명인 ‘MSG’ 삭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2010.5.18 

개정)」
 - 원료유래 MSG를 포함할 수 있는 식품 모니터링 실시(’10.4.28~29)

 ※ 향후 표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엄중조치 안내2)

○ MSG(L-글루타민산나트륨)

 - 자연에 존재하는 안전한 글루타민산

  ‧ 동·식물성 단백질 함유 식품에 천연 존재(유제품, 육류, 어류, 채소류 등)

  ‧ ND 품목 : 1일 섭취허용량(ADI)을 별도 정하지 않음(JECFA)

 - 탁월한 풍미증진 효과

  ‧ 풍미증진(식품 본연의 감칠맛·향)

  ‧ 저염 효과

 - 일시적 과민반응인 중화요리 증후군과 상관성 없음(WHO)

□ 식품업계 의견

○ MSG(L-글루타민산나트륨) 안전성 홍보

2) 2011.5.17까지 기존포장재 재고 소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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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양성분의 함량ㆍ색상모양 표시(신호등 표시)

□ 현황 및 문제점

○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脂肪), 당(糖),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 권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행 2011.1.1)

○ 어린이기호식품 전품목3)을 신호등표시 대상 식품으로 선정하여, 총지방(脂肪),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색상 및 모양표시기준 

적용

 - 지나친 단순화(over-simplification)로 영양 교육의 혼란 초래

 - 식품 특성상 원료에 기인하는 신호등 색깔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정보 제공 및 식품

선택의 판단 근거 미흡

○ 세계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 선진국(EU 의회)은 영양정보의 

왜곡을 우려하여 신호등 표시제 의무화 부결(2010.6.16)

□ 식품업계 의견

○ 영양성분의 함량 ․ 색상모양 표시(신호등 표시제) 도입 반대

 - 신호등 표시제는 영양표시의 지나친 단순화로 영양 교육의 혼란 초래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판단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적합한 

영양표시 제도라고 할 수 없음

 - 사실적, 과학적, 영양학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정보를 전달하여 어린이들이 본인의 

신체조건, 활동량 및 섭취량에 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3) 과자·캔디류·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가공유류·발효유류·아이스크림류, 어육소시지, 용기면(유탕면류·국수),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김밥·햄버거·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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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성분앞면표시제’ 자율 추진

 -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영양정보(1회제공량당 함량 및 1일 영양소 기준치 

대비 섭취 비율 제공)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영양성분앞면표시제’ 자율 시행4)

      

          ※ [예시]

○ 어린이 비만예방을 위한 식품업계 자율활동 추진

 -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및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총체적 에너지 균형을 강조하는 

다양한 활동 추진

4) 각사별 포장재 소진기간을 고려하여 2010년 2월부터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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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식품안전센터  김 창 민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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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평가부 부장

동원 F&B 식품과학연구소장

CJ제일제당 식품안전센터장 상무

現 CJ제일제당 식품안전센터팀 상무

김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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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CJ제일제당 식품안전센터  김 창 민

안전성 논란은 소비자를 외면할 수 없는 기업으로서 혼란스럽다.

지난 15년 동안 세계 25개국에서 해마다 평균 10% 넘게 면적을 늘려가면서 세계 

경지면적의 9%를 넘어 재배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염려들과 그간의 부정적인 언론

보도 및 의혹 등은 소비자에게 강하게 어필되었으나, 재현성이 없거나 과학적으로 

위해성을 명확하게 입증된 사항은 없이 논란만 지속되고 있음.

소비자를 외면할 수 없는 기업이기에 소비자가 강하게 부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표시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며,

국가의 장기적인 식량수급 정책과 비젼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기업도 예측 가능한 

경영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현재의 상황은 기업으로서 혼란스럽다.

신기술에는 감성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과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대 분석 기술의 발달로 ng(10억분의 1g), pg(1조분의 1g)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떤 식품이든 절대 선과 절대 악은 없음. (예를 들어 먼 과거부터 조상들이 

섭취하여 왔던 김치에는 니트로소아민 등의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으며, 사과에는 

아세톤이나 이소파로판올등이 함유되어 있으나 과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듯이 

현대 신기술에 대해서도 지나친 감성적 커뮤니케이션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음)

 

식량안보정책 또는 GMO관련 정책에서 있어서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에 대한 

지난 10여년 간의 논란과 분위기는 앞으로도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정황은 아닐 

것으로 본다. 정부 및 국가의 지식인으로 대표되는 과학자와 Opinion Leader들은 

장기적인 안목과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체계적이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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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노력을 통하여,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진실을 알려주고 기업에게는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GMO 표시제 확대를 하려면 사회적 ․ 제도적 기반마련이 선행

필요하고 소비자가 원한다면 기업도 GMO 표시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국내기업에 대해 역차별을 주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① GMO 분석은 일반 가공식품의 경우 정성분석만 가능하고 정량 분석은 불가능

하며,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GMO원료사용 여부를 검증할 수 없고,

 ②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 등의 서류증명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식품원재료의 8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입원료, 

특히 복합원재료(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 ․ 가공한 식품으로써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함)에서 GMO DNA 존재 여부를 서류

증명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를 추적 관리

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초기임

EU는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비교인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OECD 29개국 중 26위로, 식량의 2/3를 수입해야만 하는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가이며, 쌀을 제외한 옥수수, 콩, 밀 등의 자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함

반면, EU는 식량을 100% 자급자족하면서도 세계 곡물교역량의 25%를 수출하고 

있고, 수입되는 GMO 농산물은 사료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관리 자체를 하지 않음.

기업의 입장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GMO 표시제가 실행된다면 이를 따르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전달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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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회적 ․ 제도적 ․ 과학적 관리기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GMO, 조사식품 등 기술 vs 소비자의 수용도를 위한 각계의 노력

국가의 식량안보정책에 대해 장기적 비젼이 필요함.

근본적으로 선진국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식량자급률의 원인은 무엇이며, 

회복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떨어진 쌀값으로 오늘도 시름하고 있는 농민과 

황폐화되는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과 쌀과 더불어 제2의 주식과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장기적 비젼

 

소비자의 안전성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① 광우병의 프리온 단백질이 인체에 전염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되었으나 

인체에 전염된 사례가 있는것과 같이 인체 내에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② 현행 안전성 평가 방법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재점검(평가대상 선정, 기간, 

방법 등)

 

기업의 입장에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업은 자신들의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GMO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

합니다. 다만, 시중 99% 원료가 관리가 안된다면 한 기업의 힘은 미약할 뿐

입니다. 가능하다면 기반 제도 마련을 부탁드리며, 저희는 관련 OEM사 및 

수입, 원료 업체 등에 철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전에 관리된 원료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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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불매운동과 식량안보」에 대한 견해

KISTI 전문연구위원 박사  임 번 삼 

1.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한된 경작지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면서, 각국이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식량자원은 부패와 변질이 되어 오래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상품형태로 가공되어 이용된다. 

상품으로 유통되는 식품은 식재료와 식품첨가물, 그리고 포장재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가 식품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영양․기능성과 더불어 안전성일 것이다. 

식재료는 농약․비료의 사용으로 중금속에 오염될 우려가 있어, 최근에는 유기농 식재료가 

각광을 받지만 비싼 것이 문제이다. 포장재는 단순한 식품의 보존기능에서 지금은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폐기된 후에는 땅 속에서 사라지는 생분해성 소재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다. 그러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은 어떠한가?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 ․ 혼합 ․ 침윤․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식품위생법 제2조2항)을 말한다. UN의 JECFA (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는 “식품의 외관 ․ 향미 ․ 조직 또는 저장성을 향상시킬 목적

으로 식품에 의도적으로 소량 첨가하는 비영양물질”로 정의한다. 이처럼 식품제조에 

필수적인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한다면 식량대란이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각국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지향성 식품들이 선호되면서 식품첨가물을 

마치 유독한 물질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식품공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식량안보적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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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규제

미국의 경우, 식품첨가물 개정법(1958)에서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지정된 품목 이외의 것은 제조회사가 그 안전성을 증명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FDA는 1960에 GRAS에 600품목을 지정한 바 있고, 지금은 FDA의 연방규제법 

제21호(Title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의해 식품첨가물을 규제

한다. 국내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식품위생법(법률 제1007호)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령(각령 제811호, 1962)으로 217종의 식품첨가물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현재 

<식품첨가물공전>에는 420개 품목이 등재되어 있다.

각국의 상이한 규격․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1962년부터는 UN의 FAO와 WHO가 

합동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를 설립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JECFA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는 식품첨가물을 안전성 정도에 따라 Ⅰ, Ⅱ, Ⅲ, Ⅳ로 

분류하며, 매우 안전한 품목은 NS(not specified)로 표시한다.

3. MSG의 안전성 논란

MSG의 안전성 문제는 워싱턴주립대학의 오니(Orney, 1959)가 쥐의 피하에 

MSG용액을 체중 1kg당 2g이라는 막대한 양을 주사한 결과 시신경장애가 일어났다고 

발표하면서 제기되었다. 이는 성인(70kg)에게 140g을 주사한 양에 해당한다. 1985년의 

한국인의 하루 섭취량은 3.5g이었으므로, 쥐에게 투여한 양은 사람이 섭취하는 양의 

40배에 해당한다. 그 후, MSG는 입으로 섭취한다면 아무런 부작용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수많은 국내외 실험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는 1985년에 한 시민단체가 KBS-TV를 통해 MSG의 안전성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그 단체의 고문인 한 분이 IOCU(세계소비자연맹)가 주최한 

“반MSG세미나”(방콕, 1985)에 참석했다가 귀국해 MSG가 유해한 물질인 듯이 소개한 

것이다. IOCU의 이 세미나는 태국에서 일본제품의 범람을 우려해 아지노모토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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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를 일본제품의 모델로 선택해 공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얼마 후, 그 소비자단체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동석했던 회장과 

UNICEF한국대표가 MSG가 유해하다고 맹렬히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이철호 교수

(고려대) 등은 MSG는 식품과학적으로 무해하며, 이러한 기자회견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반론을 제기했으나, 매스컴들은 시민단체의 주장만 기사화

하였다(이철호, 맹영선: 식품위생사건백과, 고려대출판부, p.100, 1997). 이 단체는 

더 나아가 WHO와 FAO의 사무총장 앞으로 한국이 MSG를 가장 많이 섭취(3.53g/

인/일)하는 나라라면서, MSG의 유해성을 소개하는 책자를 제출하였다. 책자에는 

MSG가 왜 유해한지 여러 항목을 열거했는데, 학술적으로 웃음꺼리가 될 내용이 

많았다. 예컨대 첫 항목은 “MSG의 주성분인 글루탐산이 비필수 아미노산이므로 

영양가가 전혀 없으니 소비자들이 사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뒤늦게 접한 그 단체의 한 학술고문은 WHO와 FAO의 사무총장 앞으로 긴급히 

그러한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론서한을 발송하는 해프닝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이 수행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MSG가 매우 안전함을 증거

하였다(Ed. by L. Filer et al; Glutamic Acid: Advances in Biochemistry 

and Physiology, Raven Press, NY, 1979). JECFA도 MSG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1970, 1973), MSG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소금이나 

설탕처럼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ADI; Not Specified”(WHO: Toxicalogical 

evaluation of certain food additives, p.145, 1987). 그만큼 MSG가 안전하다는 

결론이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식품과학 단체인 미국의 IFT(International 

Food Technologist, USA, 1987)와 FASED(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 1995)는 MSG의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유럽의 식품

과학위원회(SCF: European Commission's Scientific Committee for Food, 

1991)도 MSG를 “MSG; Not Specified”라고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도 보건사회부(1986) 및 한국식품과학회(1987)가 MSG는 안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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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했으며, 경제기획원(1986)은 통계법 제11조(1984.2)에 의거해 산업분류표에서 

MSG를 “화학조미료”에서 “발효조미료”로 변경하였다. 식약청은 최근(2010.3.31)에도 

MSG가 안전하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 “화학조미료”이라는 칭호는 일본의 아지노모토 

사가 1940년대에 최신과학의 대명사였던 “화학”이라는 명칭을 홍보차원에서 붙인데서 

기인한다.   

4. MSG 어떤 물질인가?

일본의 이케다(池田菊草, 1908)가 다시마의 맛 성분이 글루탐산이라는 사실을 발견

하자, 아지노모토(1910)가 이를 상품화하면서 MSG가 증미제로서 식품에 첨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MSG의 사용기간은 100년이 넘는다. 1950년대에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발효공정이 개발되면서, 지금은 모두 발효법으로 생산한다. 국내에서는 1956년에 

미원과 미풍이 MSG생산에 참여하면서 글루탐산의 발효생산 국가로 발돋음 하였다. 

이후, MSG는 핵산조미료를 코팅한 복합조미료, 식염과 양념을 가미한 종합조미료 

등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MSG의 발효법은 다음과 같다. 사탕수수의 당액에 미생물을 접종 발효해 글루탐산을 

합성한다. 이것을 이온교환수지로 분리하고, 소다 염으로 중화한 후 결정형태로 만든다. 

중화과정에서 소다(Na) 한 분자가 글루탐산에 결합되기 때문에 MSG(monosodium 

glutamate)라 부른다. 소다 염을 넣는 이유는 소다성분이 MSG가 식품 속에 쉽게 

녹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MSG를 섭취하면 소금의 섭취량을 30%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김천호 교수(한양대, 1988)는 발표한 바 있다. 

MSG의 주성분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glutamic acid)이다. 우리 몸에는 

근육(6,000mg)과 뇌(2,250mg)를 포함해 총 9,640mg이 함유되어 있으며, 수유 

중인 아기는 매일 체중 1kg당 36mg을 섭취한다. 이처럼 글루탐산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모유를 비롯해 버섯, 다시마, 쇠고기, 토마토, 포도, 멜론, 소시지, 치즈 

등에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다. MSG의 주성분인 글루탐산은 뇌의 대사활동에 관여

하며, 여러 장기에서 중요한 영양적 및 생리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글루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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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활동에 필수적 영양소이므로 체내에서 소량이지만 합성이 되는 것이다.

5. 반MSG운동의 영향과 제언

대상(구 미원)은 MSG의 안전성논란 당시에 “한국전통식품연구원”을 설립해 매년 

30여 명의 식품관련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했었고, “고려대전통식연구회”와 공동 

작업으로 전통식품에 대한 비디오를 제작하던 중이었다. 그 결과 떡류와 음청류가 

비디오로 제작된 바 있다. 그러나 MSG의 안전성 논란으로 매출이 격감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중단되었다. 더 나아가 MSG불매운동은 국내의 식품 및 발효산업계의 

고용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MSG를 사용하던 많은 식품업체들에게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식품공업의 쇠퇴를 초래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IOCU와 태국의 

시민단체가 공격목표로 삼았던 아지노모토 대신에 한국기업들이 그 피해를 받으면서, 

국제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에게 발효제품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정부, 시민단체, 학계,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종합

검토 기구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일단 타격을 입은 후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도 매년 10월이면 열리는 ‘반MSG캠페인’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관련 시민단체의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 기업체들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 단체들은 기업을 적대자가 아닌 소비자를 위한 공동

운명체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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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식품의 국제 동향 및 발전 추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방사선식품생명공학연구실

연구실장 이 주 운

1. 머리말

국제 교역환경의 빠른 변화와 그 변화를 주도하고 국격을 부흥시킬 역할에 대한 국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자로서 현재 우리의 식품산업과 국가 식량안보의 현실에서 방사선 

조시기술의 위치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세계 무역환경은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호의적

이지만은 않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한국의 위치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열악한 입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또한 

관심도 없는 듯하다. 교역이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고,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학창

시절의 교육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 우리의 농업 현실과 국제환경 변화에서 미래 

국가의 발전과 안보를 걱정하게 되는 것은 괜한 기우일까? 국가 방사선 기술 정책과 

방사선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면서 방사선 기술의 최종 수요처 중의 하나인 농업, 

식품 분야를 관조해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세계 농식품 교역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에 대비하여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그것은 훈증제나 보존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유엔환경보호위원회

(UNEP)의 몬트리올 의정서로 기인한다. 1986년 체결되어 2005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이 의정서의 주요 의제가 바로 화학약품 사용에 의한 농식품 검역 방법의 개선

이다. 이를 대체할 방법으로 국제무역기구(WTO)는 방사선 기술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와 

독성학적, 영양학적 안전성 평가를 근거로 하고 있다. 

2010년 현재 56개 국가에서 250여 식품품목이 방사선 처리되어 국제적으로 유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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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일부 특수목적을 제외하고 모든 식품에 

10 kGy 이하의 방사선 조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OECD 회원국 및 G20 국가 등 국제 경제에서 주요 국가들은 모두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활용하여 자국의 농식품 산업을 성장시키고, 국가의 식품안보 

수준을 한층 상승시키려고 부단히 노력 중이다. 이에 따라 관련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2009년 미국의 BizAcumen사의 보고에 의하면 방사선 조사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2007년부터 2015년 기준으로 약 10.94%로 매우 빠르게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국내 상황은 매우 아이러니한 결과들을 양산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된 

원료사용 이유식의 리콜 판정, 업체의 매우 자발적인 라면 스프용 건야채의 방사선 

조사 확인에 따른 회수조치, 베트남산 쥐치포의 방사선 조사 판정에 따른 수입 통관

거부와 폐기 사태 등 방사선 조사식품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유는 방사선이라는 생소한 기술과 국내 산업

현실과 국제적 상황을 무시한 우리나라의 규제성 법규 때문이다.  

2.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

1980년대 이후부터 방사선 기술(Radiation Technology)이 식품 및 공중보건

제품의 위생화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산업적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 방사선 처리 또는 조사(Food Irradiation)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저장성을 연장하고 O157 대장균과 같은 식중독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식품 위생화 

기술로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수출입 농수축산물의 효율적인 검역관리와 방부제, 

보존제와 같은 화학약품 처리 등 첨가제의 이용 없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식품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비록 방사선 기술이 원자력 기술의 하나로 분류되어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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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물질 오염식품과 방사선 처리식품이 혼동되고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제적 발전추이를 보면 기술의 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식품과 사료를 포함한 식량자원의 교역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중독 등 식인성 질병 예방이 기존의 방법으로는 그 실효성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식중독 사망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은 식육류의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였고, 사용 선종도 감마선, 전자선, X-선 등을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또한, 국제환경보호위원회(UNEP)가 의결한 Methyl Bromide (MeBr) 등의 화학

훈증제 사용 규제와 금지규정에 따라 WTO, 국제식물검역위원회(IPPC) 등에서는 

방사선 기술을 국제 식량교역에서 검역관리 기술로서 활용하기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 수입국인 우리의 대응 방안 마련도 매우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현재 방사선 처리식품을 허가한 국가는 56개국으로 약 253개 식품품

목이 방사선 처리되어 유통될 수 있다. 특히, 주요 식중독 원인식품인 식육류(닭, 

칠면조, 오리 등 가금육 포함)를 허가한 국가는 26개국으로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개구리 다리의 위생화와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방사선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방사선의 한 종류인 전자선 조사의 경우, 23개국 193개 기관

에서 280여기의 전자선 조사장치가 운용되고 있으며, 식품, 의료용품 및 공중보건

제품의 위생화와 고분자 재료개질 등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감마선 한 

종류만이 방사선 처리에 허가되어 있고, 주요 식중독 원인식품인 식육류, 어패류나 

건어포류의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녹색기술로서의 가치

IAEA는 최근 지구온난화는 새로운 해충이나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제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농생물

학자들은 농작물의 나방을 제어하기 위해 방사선 기술을 이용해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선을 이용하면 암컷 수컷 모두 불임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현재 나방의 숫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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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줄어들고 있다. 방사선 처리는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환경에 유해한 화학

물질을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화학약품 사용을 대체할 수 있다. 에너지 소요량이 매우 

적어 다른 방법에 비해 경제성이 우수하다. 즉 처리비용으로 인한 제품의 가격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 최종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방사선 처리는 비열처리

(non-thermal treatment), 냉온살균(cold pasteurization) 가공법으로 처리

식품의 내부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 식품의 물성, 영양 및 관능적 품질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냉장, 냉동식품의 위생화 처리에도 아주 적합하다.

4. 국내외 이용 현황

가. 국외 산업 현황 

방사선 조사된 식품범위는 향신료 및 한약재, 건조식물성 조미료, 신선과실 및 

채소류(주로 수‧출입), 밀가루 및 기타 곡류, 마쇄 쇠고기, 돼지고기, 가공육, 닭고기, 

해산물 및 기타 식품이다. Global Industry Analysts(GIA)의 보고(2005년)에 

의하면, 방사선 식품조사 서비스 매출은 2005년도에 7억6천6백만 달러로 예상되었으며, 

2006년에는 10억 달러, 2010년에는 식품조사기술이 수입을 끌어 올려서 19억 달러가 

될 것이며, 식품조사 수입은 2000~2010년 기간에 연간 36% 성장 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 미국은 단일 시장으로 가장 크며 그 수입이 2005년에 2억8천7백만 달러이며 

2010년에는 5억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GIA의 2005년도 보고는 BizAcumen사의 2차 시장 보고(2009)에 비해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였다. BizAcumen사의 보고에서는 2009년에 16억7천백34만 달러로 

추정되고, 2010년에는 18억5천8십3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2007년

에서 2015년까지 10.94%의 평균 성장률을 반영하여 2015년에는 28억8천6백8십5만

달러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규정에 의거해 각국은 

자국의 기준을 설정하여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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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현황

198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지원으로 민간기업[그린피아기술(주)]에 의한 국내 

최초 상업용 감마선 조사시설 설치, 산업화를 달성한 이래 1987, 1991, 1995,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제기관의 연구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

가족부)로부터 26개 식품품목(약 60여종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허가를 취득하여 

국내에서 실용화 및 산업화 확대에 필수적인 기반을 확립하였다. 2010년 현재 산업체 

2곳[그린피아기술(주), 소야(주)]에서 상업적 감마선 조사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2006년까지 평균 처리용량은 평균 5 kGy를 조사 기준으로 할 때, 50톤/일 규모이

었으며, 향신료 등이 가공식품 원료용으로, 기타 식품 및 식품원료가 수출목적으로 

감마선 조사되었다. 그러나, 2007년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 개정 공고(2007-69, 

2007년 10월 19일)이 후 식품에 대한 감마선 조사가 급감하여 2009년 현재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일부 수출용 건조야채류에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내 식품위생법(식품공전)에는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이용하는 방사선 

종류를 감마선으로 한정하고 있어 식품 특성 및 목적을 고려하여 전자선, X-선 등의 

다양한 방사선의 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자선을 이용한 연구는 국내 연구용 전자선 

조사시설이 취약하고 단편적으로 수행되어 왔고, 초보단계의 연구 수준에 있었으나, 

2000년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산업체 2곳에 전자선 조사시설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국내 연구개발은 원자력(연)을 중심

으로 기초/기반연구 및 실용화 연구가 수행하여 일부 기술은 현재 선진국 수준에 도달

하였으나,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과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준의 집중적이고 체계

적인 정책지원 및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5. 방사선 처리된 쥐치포 논란의 시사점

가. 국내 유통되는 쥐치포의 위생상태

우리나라는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중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거나, 조미료를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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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건어포류가 단순 냉동 수산식품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다. 그러나 이들 수산 

건어포류는 대부분 영세한 환경에서 제조되는 경우가 많으며, 건조, 저장, 유통 과정

에서 미생물 및 해충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입된 건어포류의 수입검사 실적을 살펴보면 약 1.5%의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폐기되었으며, 2007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쥐치포에 황색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어 건포류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식약청이 

발표한 “2008년 1분기 회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2008년 3월말까지 시중에 

유통된 음식물 가운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위해 식품으로 판정해 긴급회수 명령을 

내린 물량은 123,467kg에 달했으나 회수된 물량은 3.25%(4,105kg)에 불과하여 

이들 비위생 식품의 사후감시 보다는 식품의 위생적인 생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나. 방사선 조사된 베트남산 쥐치포 적발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수입 가공업체는 방사선 조사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언론에 

부각되는 다른 문제는 수입된 쥐치포의 방사선 처리 양성 판정으로 인한 반송 폐기 

조치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쥐치포는 대부분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생산 및 제조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량은 1990년 이후부터 2008년 

2월까지 베트남 356,746M/T, 중국 19,175M/T, 태국 1,780M/T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수입된 건조 쥐치포는 원산지에서의 비위생적인 제조 및 운송과 국내에 수입된 

이후의 비위생적인 가공 및 보관으로 인해 위생상의 위해가 문제시 되어, 2007년 7월 

총 수입수산물 58,755건 중 건제품 23건(7%)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07년 

12월에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산 쥐치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균이 검출

되었다. 이처럼 비위생적으로 생산된 수입산 쥐치포를 국내 식품위생규격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 수입업체가 베트남 수출업체에 방사선 처리를 요청하여 생산자가 

현지에서 방사선 처리하여 국내에 수입하고 있으나, 이들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

처리는 국내법상에 허가되어 있지 않다. 이는 현재 세계 18개국에서 해충구제, 미생물 

생육억제 및 저장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건어포류에 대하여 방사선 조사를 허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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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과 비추어 볼 때 무역장벽으로 분쟁화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2010년 9월 FAO/IAEA 아시아 태평양지역 협력회의(RCA)(Austria, Vienna)

에서 베트남 대표는 이 문제를 정부의 통산부처에 보고하였고, 향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대응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단순히 쥐치포의 방사선 

조사 문제가 한-베트남 통상의 문제로 확대될 소지를 갖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전자제품과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다. 향후 대책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의 경우 신선한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방사선 조사는 수산식품에는 존재하는 병원성 미생물과 기생충을 사멸시킬 

수 있으며, 비교적 저선량의 조사를 통해 수산식품의 저장기간을 최소 2 - 3배 연장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산식품을 완전히 포장된 상태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방사선과 가열, 건조, 

염장 등 다른 식품가공 기술과의 병용처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건어포류에 대해 방사선 조사가 매우 효과적인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3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관한 현행 식품위생법(식품공전)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가공식품제조원료용” 문구의 삭제 

   ○ 식육(돈육/우육),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에 대한 방사선조사 허가 

   ○ 수산건어포류(조미건어포류/건어포류)에 대한 방사선조사 허가 

   ○ 방사선 조사선종으로서 전자선 이용 및 감마선원 Cs-137 사용 허가 

   ○ 수산건어포류(조미건어포류, 건어포류)에 대한 방사선조사 허가신청 내용 

신규 허가신청 품목 허용선량 처  리  목  적

수산건어포류 

(조미건어포류, 건어포류 등)
10 kGy

병원성미생물 살균,

 보존성 ․ 유통 안전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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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식품 및 의료, 제약, 화장품 등 공중보건관련 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확대 적용을 

통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자원의 장기 안전 저장을 통한 식량간접증산 

및 가격 안정화. 둘째, 식품 및 공중보건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 질병예방과 품질 

경쟁력 향상에 따른 국가 생산성 향상. 셋째, 화학 훈증제 사용 금지에 따른 대체기술. 

넷째, 이용의 다양성 및 완전 밀봉포장 상태로 살균․살충할 수 있는 편리성. 다섯째, 

국제교역에 있어서 법률의 조화 및 경제적 측면 등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40여 년 동안 식품 및 공중보건관련 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위생화 연구결과는 재래적으로 이용되어 오던 타 방법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대체방안으로서의 그 안전성과 경제성이 인식

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기술의 실용화는 소비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무엇

보다도 현행 위생화 방법의 장단점과 방사선 조사기술의 특징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

하게 비교 홍보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관계당국에서도 본 기술의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시 된다. 또한 지금까지 본 기술의 연구는 정부주도 하에서 추진되

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나 기업에게 자유로운 기술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참여 연구와 방사선 조사제품의 관리 및 적절한 홍보 등의 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식품 및 공중보건관련 산업에서 원자력 기술의 이용은 이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서 연구개발과 산업화 기반을 다져 나감

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의 안전과 이익 보장은 물론 국민보건과 국가경제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새로운 기술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토 /론 /문

식품안전정보센터  문 은 숙 소장





93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주최 

····················································································································································································

····················································································································································································

····················································································································································································

····················································································································································································

····················································································································································································

····················································································································································································

····················································································································································································

····················································································································································································

····················································································································································································

····················································································································································································

····················································································································································································

····················································································································································································

····················································································································································································

····················································································································································································

····················································································································································································

····················································································································································································

····················································································································································································

····················································································································································································

····················································································································································································



94 식량 안보 세미나

····················································································································································································

····················································································································································································

····················································································································································································

····················································································································································································

····················································································································································································

····················································································································································································

····················································································································································································

····················································································································································································

····················································································································································································

····················································································································································································

····················································································································································································

····················································································································································································

····················································································································································································

····················································································································································································

····················································································································································································

····················································································································································································

····················································································································································································

····················································································································································································

····················································································································································································



토 /론 /문

한국소비자연맹  이 향 기 부회장





학 력

성신여자대학교 화학과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경 력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위생심의위원

식약청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해양수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 위생심의위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문위원

식약청 식품안전평가위원회 위원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이 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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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표시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사회적 합의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이 향 기 

‘내추럴리 데인저러스, 리스크 테이블, 오해투성이의 위험한 이야기’를 읽으며 많은 

공감을 했다. 특히 ‘오해투성이의 위험한 이야기’(고지마 마사미지음)에서는 소비자

단체의 비판방법이 20-30년 전과 전혀 변함이 없다며 구태의연한 소비자단체라고 꼬집고 

있다. ‘0’에 가까운 리스크를 피했다고 해서 크게 리스크를 회피했다고 할 수는 없음

에도 소비자단체는 매우 작은 리스크에서도 ‘위험한 것은 위험하다’라는 논리로 공격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늘 주제발표에서도 NGO의 활동이 사회심리적인 熱인자를 확대시켜 해당사안에 

대해 사람들의 위해인식을 크게 만든다고 했다. MSG에 대한 발표는 한 소비자단체의 

잘못으로 인한 조미료 산업이 위축을 가져와 결국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저해요인은 소비자단체만이 아닌 미디어, 정부, 업계 

모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본 토론이 자칫 모든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라며 모두의 책임으로 

진지하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

사회적 이슈인 유전자재조합식품과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시제도 정책은 분명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한가지에만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국가전략이 부재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하는 것이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이나 방사선 조사식품은 신기술을 응용한 식품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확한 정보만 얻게 되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알 권리

차원에서 표시 제도를 실시해도 성공할 수가 없다, 

소비자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GM식품이나 방사선조사식품을 매스컴(TV등), 인터넷을 

통해 정보 획득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매스컴에서 ‘최초로 보도되는 리스크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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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소비자의 리스크(불안감) 이미지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 매스컴은 특성상 

리스크의 크기와 발생 확률, 리스크 발생 인과관계 등을 따지기도 전에 불확실한 상태

에서도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릇된 정보도 하게 된다. 고지마 마사미는 오해투성이의 

위험한 이야기에서 ‘뉴스를 접하는 소비자의 체감리스크’는 ‘독성X 체내섭취량X 리스크

정보가 대단한 것처럼 취급하는 보도횟수’로 볼 때 나중의 미디어의 보도를 소비자는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해 주고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 시킬 노력을 정부가 해서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증대시켜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며 일관성 없는 제도나 법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기관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 

‘어린이 이유식에는 조사식품 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시 약간의 영양성분 감소가 있어 사용을 

규제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업체들도 자진회수를 하는 것을 미디어도 

크게 다루고 있어 조사식품이 어린이에게 매우 유해하다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주게 

된다. 일본이나 미국은 이유식에 조사식품 원료를 사용해도 된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조사식품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일관성 없는 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유기농 정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기농은 GMO성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것 역시 GMO의 유해성 이미지를 제공하는 정의이다. 유기농 재배율이 

5% 이하여서 식량수급을 유기농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 GMO가 전통육종과 다를 바 

없다면 일관성 있는 정의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유예중인 GM식품 표시제도 확대방안이나 조사식품 표시제도도 정부가 국가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U도 앞뒤가 맞지 않는 사료나 축산 가공식품의 GM표시제도는 EU정책에 따른 

것이다. 인체의 위해성과 관계없이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의 GMO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식용유나 간장 등까지 표시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으로 바꾸게 되면 정부정책에의 신뢰도도 증가하고 나아가서는 식량안보까지 챙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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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에서 2009년도 GM식품 소비자 구매태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 

절반이상(57.9%)이 국내의 GMO표시제 시행을 모르고 있고 GMO표시를 확인하는 

응답자는 23.9%에 불과했다. 또한 각 국가별 GMO 표시제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GMO 표시제가 엄격한 순위가 유럽>일본>미국>한국 순으로 응답해 일반 소비자들은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추진중인 

GMO 표시제 확대에 따른 비용추가 지불의사에서는 판매현장에서 가격을 느끼며 응답 

했을때 가격이 오른다면 표시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2%로 대면조사 응답율 

19.8%보다 2배나 높아 실제적으로 가격인상이 현실로 다가오면 이에 대한 소비자 구매

태도는 훨씬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시제 확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등으로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과학적인 근거 위에 확고한 

국가전략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힘든 신기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토 /론 /문

식품음료신문  이 군 호 사장





경 력

(현)식품음료신문 사장

이 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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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음료신문  이 군 호

GM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방사선조사식품 표시, MSG 불매운동이 국가

경제와 식량안보, 사회 불신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경규항 교수와 

이장은 박사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또한 식량의 70%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식량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한 식량안보재단 이철호 이사장께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한다. 

◇ GMO 표시 문제

생명을 영위하고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 안전 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다. 

소비자단체 일각에서는 소비자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GM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

식품에 대해 전수 표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EU 각국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표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EU의 GM표시가 과연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반대로 원조 GM생산국인 미국이 소비자 안전과 

알권리를 소홀히 해 자율표시를 허용하는 것인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다. 

2년 전, 한국전분당협회가 GM옥수수를 수입해 전분당을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당시 일부 소비자 단체가 항의시위를 벌이며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따라 업계는 하는 수 없이 백기를 들었는데, 오늘날 그 결과는 어떤가?

전분당 업체들은 NON-GM 곡물수입을 위해 옥수수 생산국인 아르헨티나 등 남미

까지 찾아가 비싼 값에 수입을 해야 했고, 국내 전분당 가격이 오르자 실력 있는 대형 

식품업체들은 원료가 어떤 옥수수인지도 모르는 전분당을 중국으로부터 수입, 사용하게 

됐다. 

따라서 소비자는 비용을 더 지불하면서도 NON-GM 식품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은 

원료를 이용한 식품을 이용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결국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채 소비자 부담만 커졌으며, 한번 떨어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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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의 생산가동률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산업의 존폐까지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이 제품에 GM성분이 남지 않는 식용유, 간장, 전분당 등에까지 표시를 확대함

으로써 원가상승을 부추겨 결국 제품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가중은 물론 불

안감을 증대시켜 식생활에서조차 ‘없는 자의 비애’를 느끼도록 해야만 하는가?   

정부는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국민적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방사선 조사식품

정부가 올해부터 방사선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가공업체들은 어떤 식품도 

방사선 조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는 방사선조사 식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방사선 조사기술은 미국 유럽등 세계 53개국에서 250여 품목에 적용하고 있고, 

WHO(세계보건기구), FAO(국제식량농업기구), IAEA(국제원자력 기구) 등 국제

기구에선 식중독예방을 위한 병원성 미생물의 사멸과 살충, 발아억제에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 중 하나로 인체보건학적으로 안전한 기술임을 강조해 세계 각국 보건 당국에 

이용을 장려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방사선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료 중 1개라도 방사선조사 한 것이 있으면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방사선’이란 단어가 주는 막연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만에 하나 

누군가가 불안 심리를 자극할 경우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이 기술을 이용하는 식품기업은 현재까지 한 곳도 없다. “방사선조사는 지금까지 행해온 

그 어떤 살균방법보다 가장 위생적이며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이라고 전문가들이 

공언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또한 식품업계는 방사선조사 식품표시의 지나친 기준 강화로 표시사항을 준수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몇몇 대형 식품업체들은 제품원료의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억원대의 장비 도입과 별도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표시제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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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고스란히 제품가격에 반영돼 가계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료단계에서 시험공정이 추가돼, 생산이 지연되고 결국 이는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비의도적일지라도 

조사된 원료가 검출되면 전량 회수하거나 납품을 중단해야하는 위기를 맞게 되고, 

막대한 검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 

중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실용적 가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선을 조사해 수출

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식품기업들은 방사선조사 원료를 찾아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설비를 갖춰야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식량안보와 직결되고 있으며, 특단의 정부 정책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기술적 무역장벽으로 인해 국제분쟁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 MSG 문제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 일각에서 지난 85년 말부터 MSG 위해성을 제기해 

MSG 안먹기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요가 크게 줄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생산업체들은 생산 설비를 

없앴거나 축소하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일본 아지노모도 제품이 대신하고 있다. 외식

업체들이나 가공식품업체들이 앞다퉈 ‘무MSG’를 외치고 있는데도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도 MSG의 안전성에 대해 유엔과학위원회와 미국FDA, 세계적 석학들이 잇따라 

강조하고 있고, 정부가 평생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 

단체에서는 엄연한 ‘발효제품’을 ‘화학조미료’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음식 증후군과 알레르기, 

천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같은 일부 소비자단체의 목소리에 주눅이 든 상당수 외식 및 식품기업들이 

MSG 무첨가를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MSG가 없는 제품들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으며, MSG에 길들여진 소비자 입맛을 붙들기 위해 천연재료를 이용한 제품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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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했다고 자신 있게 나선 기업은 있는지 묻고 싶다.

결국 MSG 안먹기 불매운동은 정부 식품정책 불신과 가공식품 및 외식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